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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제안도 포기한 북한 눈치보기를 규탄한다

1. 유엔은 올해도 어김없이 심각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

하는 결의안을 14일 채택했다.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으로, 미국·일본·호주를 비

롯해 4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. 그런데 놀랍게도 2008년부터 지난

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우리나라는 올해는 돌연 참여하지 않았다. 같은 민

족이라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우리 스스로 외면한 것이다.

2. 결의안은 “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

침해가 진행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 강제수용소 운영, 강간, 공개 처형, 비사법적·자의

적 구금과 처형, 연좌제, 사상과 종교의 자유 등 북한정권의 현재진행형인 인권침해 

행위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고,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

판소에 회부하여 반인도 범죄와 관련 ‘가장 책임 있는 자’, 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

장에 대한 적절한 조처도 권고했다. 

3. 문 정부는 이처럼 결의안에 참여하기는커녕, 최근 북한 주민 두 명의 귀순 의사를 

무시하고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사 작전하듯 북송하는 만행을 저질

렀다. 대한민국에 자유를 찾아온 북한 주민을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검은 안대를 

착용케 하고 포박한 채 판문점까지 호송해 북송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. 사법주

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정부 당국자는 국민 보호 의무를 현저

하게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. 

4. 이 정권의 북한인권에 대한 무시와 외면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. 인류 보편의 인

권 문제에서조차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. 북한 정권에 굴종

하는 것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, 특히 이번 강제북송

의 소상한 내용을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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